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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적사업 추진 분야

다-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 운영·관리 부실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이하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라 한다)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이하 “제로에너지 인증제도”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등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평

가사”라 한다) 양성 및 고용 촉진 업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마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 인증제도】

▪ 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
제도

▪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일정 등급(1++)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 중 추가 인증 요건(에너지자립률 등) 충족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

한 규칙｣(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이하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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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업무 수행인력 교육’, ‘(민간)인증기관 

관리·감독’, ‘인증제도 개선’ 등318)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의 장 등319)이 소유하는 공동주택320), 기숙사321) 및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

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322)의 경우 신축·재축·증축 시 에너지효율 인증

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323)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324)

그리고 위와 같이 에너지효율 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인 경

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

화(15% 이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

세 및 재산세 감면(취득세: 3~20%, 재산세: 3~15%)325) 등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 인증제도가 

법령상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① 인증업무 수행인력(평가사) 및 인증기관 지

정·관리업무와 ② 인증기준 마련·관리 업무를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단의 제도 운영과정

318)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
무,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
무,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319) 교육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20) 현재, 30세대 이상 
321) 현재, 연면적 3,000㎡ 이상
3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등의 요건 충족 필요
323) 기숙사는 제외
324) 의무대상 건축물 외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도 건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 신청이 가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
325)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 12. 31.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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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2.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운영 관련

가. 인증수요가 증가하는데도 평가사 등록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유휴평가사가

양산되는 등 평가사 자격 관리 미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

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년) “Ⅳ. 주요 정책과제”에 따르면, 녹색

건축사업 전반으로 평가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효율적·전문적 사업 추진을 도모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 5.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에

너지효율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평가사를 국가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소속(채용)된 평가사나 ‘등록’된 평가사가 에너지효율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표 87]과 같이 에너지효율 인증 신청 건수가 2015년 1,529건에서 2018

년 4,735건으로 신청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2022년 11월 현재까지 매년 4천여 건

에 이르고, 2022년 9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일

부 개정안에 의하면 향후에는 효율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

가 주택은 ‘3,00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에서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할 계

획326)에 있어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327)된다.

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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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연도별 에너지효율 인증 신청 건수(2015년~2022년 11월) 

(단위: 건)

연도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1

신청 건수 28,333 1,529 1,924 3,389 4,735 4,194 4,344 4,199 4,019

주: 효율인증은 예비인증, 본인증으로 구별되며, [표]의 신청 건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신청을 합한 건수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 에너지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사 응시생 숫자는 2015년 

2,885명(1차 시험 기준)에서 매년 감소328)해 2022년에는 응시생 숫자가 302명으

로 2015년 대비 약 89.5% 감소하였으며, 평가사 자격 취득자(2차 시험 기준)도 

2015년 98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2년 20명에 불과한 바, 이는 평가사 자격증

을 취득하였더라도 인증기관에 채용되거나 등록되지 못하면 에너지효율 인증업

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기인한 문제이다.329)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에너지효율 인증업무

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인증기관에 소속된 평가사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에너지효율 인증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평

가사)의 공급은 줄어듦에 따라, 향후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

려가 있고, 동시에 일부 민간 인증기관에 인증 업무(수요)가 집중되어 내실 있는 

인증 업무 수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 88]과 같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8개 

인증기관 중에서  등 4개 민간 인증기관330)에 최근 3년간 전체 인증 건수 

327)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 외에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기도 녹
색건축 설계기준｣,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도 별도 기준을 통해 에너지효율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328) 2,885명(2015년)->1,595명(2016년)->1,035명(2017년)->755명(2018년)->574명(2019년)->382명(2020년)->372명
(2021년)->302명(2022년)

329) 최근 3년간 인증기관에서 채용한 신규 평가사는 20명에 불과하고, 특히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신규 채용 평가사가 없음

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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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2건 중 8,169건(80.5%)이 집중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집중현상에 따라 [표 

89]와 같이  소속 평가사 EE 등 10여 명은 최근 3년간 평가 건수 10,152건 

중 3,777건(37.2%)을 처리하는 등 소수 평가사에게 인증업무가 편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8] 인증기관별 인증(본인증+예비인증) 건수(2020년~2022년 10월)  

연번 인증기관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1  민간 3,587 1,174 1,456 957

2  민간 2,763 842 1,148 773

3  민간 965 224 300 441

4  민간 854 360 268 226

소계 8,169(80.5%) 2,600(74.3%) 3,172(83.6%) 2,397(83.9%)

5 한국부동산원 공공 1,836 775 605 456

6 국토안전관리원 공공 38 24 10 4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공 15 9 5 1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 - - -

소계 1,889(19.5%) 808(25.7%) 620(16.4%) 461(16.1%)

합계 10,152(100%) 3,498(100%) 3,796(100%) 2,858(100%)

주: 합계는 반올림 등으로 각 항목의 합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표 89] 평가사 1인당 인증 건수 상위 10명(2020년~2022년 10월)

연번 평가사 소속

계 2020년 2021년 2022년 1~10월

계
예비

인증

본

인증
소계

예비

인증

본

인증
소계

예비

인증

본

인증
소계

예비

인증

본

인증

1 EE  528 408 120 159 111 48 287 240 47 82 57 25

2 EF  485 317 168 - - - 219 142 77 266 175 91

3 EG  455 374 81 77 43 34 310 281 29 68 50 18

4 EH  371 203 168 224 123 101 81 43 38 66 37 29

5 EI  353 228 125 114 76 38 135 89 46 104 63 41

6 EJ  324 206 118 124 75 49 117 76 41 83 55 28

7 EK  321 176 145 129 62 67 114 70 44 78 44 34

8 EL  321 212 109 123 75 48 112 76 36 86 61 25

9 EM  312 192 120 118 70 48 114 69 45 80 53 27

10 EN  307 171 136 240 132 108 67 39 28 - - -

합  계 3,777 2,487 1,290 1,308 767 541 1,556 1,125 431 913 595 318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① [표 89]의 평가사 EE와 같이 최근 3년간 528건의 인증업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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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1.4일에 1건(528건 ÷ 최근 3년간331) 평일 738일)을 처리해

야 가능한 수치인데, ②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인증업무 

처리기한을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0일)로 정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8개 

민간·공공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처리 1건당 소요일수가 24.5일인 점을 고려하면 

[표 88], [표 89]와 같은 인증기관(내지 평가사)의 인증처리량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내실 있는 인증업무가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 마항’의 ‘㊁㊂’ 경우와 같이 실제 최근 3년간 인증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에서 실시한 공동주택의 인증 건에서 인증업무의 중과실이 확인

되었고, ‘2. 다항’과 같이 현장실사에 평가사가 참석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되었

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인증수요에 대응하여 적정한 인원의 평가사를 

공급하는 동시에, 특정기관 특정 평가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내실 있는 인증 업

무수행이 어려워지고, 평가사 중 유휴인력이 늘어나 평가사 자격취득 응시수요가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사 자격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에 ‘소속

(채용)’된 평가사 외에 ‘등록’된 평가사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인증업무의 과도한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유휴 평가사

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사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감사기간 중 평가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평가사 및 협회 관

계자 약 50~60명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등록제도 활성화’, ‘등록 평가사의 업

331)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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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사무소 개설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평가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2020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소수 평가사

에게 인증업무가 편중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자격증을 소지한 전

체 평가사가 인증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것

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인증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평가사 자격 취득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 일부 민간기관에 인증업무가 집

중되어 내실 있는 인증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가사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인증업무 및 평가사 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한 개선안

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평가사 528명 중 대부분인 481명(91.1%)

이 소지한 평가사 자격을 에너지효율 인증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

부 평가사(인증기관)는 과도한 인증업무로 인해 규정에 맞는 내실있는 인증업무 수

행이 어려워 ‘2. 마항’에서 제시한 부실 인증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교육 미실시

공단은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인력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인증 평가 

업무는 인증기관332)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평가사333)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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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효율인증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전문기

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위 공

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평가사가 에너지 효율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과

정을 철저히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평가사 실무교육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공

단은 2018년 한 차례 실무교육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공단은  등 8개 인증기관별로 실무교육을 운영하도록 공단 내

부 규정334)을 정하여, 인증기관별로 인증기관에 채용된 평가사만을 대상으로 하

여 실무교육을 실시335)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실무교육 종료 

보고서를 공단에 보고하면 공단은 평가사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공단은 2017. 12. 18. 평가사 활성화 간담회336) 시 “인증기관에 소속되

지 않는 평가사에 대한 실무교육 건의”가 있어 2018년에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

332)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4개 민간 인증기관(, , , )과 4개의 공공 
인증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총 8개 기관을 인증기관
으로 지정하여 인증제를 운영 

33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
를 담당하는 자격증

33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
335) 실무교육 개시 보고서 작성, 실무교육지도관 지정, 모의평가 실시 등
336)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배출된 평가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녹색 건축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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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8. 7. 16.~10. 5.)하여 36명의 평가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시킨 이

력이 있는 등 다수의 평가사가 실무교육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이번 감사기간 중 협회를 통해 공단의 실무교육 과정 미운영에 

대해 실무교육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평가사 의견을 확인(기간: 2022. 10. 25.~11.

2.)해 본 결과, 평가사 및 협회 관계자 50~60명이 “많은 평가사 합격자가 공단

의 실무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인 공단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공단은 특별한 사유 없이 2018년 이후부터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위 ‘2. 가항’

에서 설명한 평가사 등록제가 도입되더라도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평가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337)으로, 평가사 자격증 활

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평가사의 현장실사 미참여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공단은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업

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인증업무는 평

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1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평가사의 업무 범위로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현장실사 매뉴얼｣(공단)에 따르면,

337) 효율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 41명 (2022. 12 .5. 기준) 중 공단이 실시한 실무교육을 받은 

평가사는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명은 인증기관별 실무교육 등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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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평가 시 현장실사는 사전검토338), 현장조사339), 보완 및 수정340) 순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에너지효율 인증을 위해서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현장실사를 평가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사는 인증평가 시 현장실사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인증기관의 현장실사 시 평가사가 현장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평가사의 현장실사 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 
등 4개 민간 인증기관이 2022년 11월에 발급한 인증 108건을 확인해 본 결과,

[표 90]과 같이 24건(22.2%)은 평가사가 현장실사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특히 의 경우 인증 14건 중 1건만 현장실사에 평가사가 동행하고 

13건은 평가사 현장실사 없이 인증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0] 평가사 인증 현장실사 참여 여부(2022년 11월 인증서 발급 기준)

연번 인증기관 본인증 발급 건수 현장실사 건수
평가사 현장실사 

참여 미참여

1  48 48 41(85.4%) 7(14.6%)

2  37 37 37(100%) -

3  14 14 1(7.1%) 13(92.9%)

4  9 9 5(55.6%) 4(44.4%)

합계 108 108 84(77.8%) 24(22.2%)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공단은 평가사 및 인증기관의 현장실사 업무에 대해 별도의 점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관리·감독 대책

338) 일정 협의, 최신 도서 수령, 현장 체크리스트 사전 작업
339) 현장조사 사전회의, 현장조사, 현장조사 종료회의
340) 현장조사 결과 정리, 평가도서와 현장조사 내용 비교, 평가도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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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라. 에너지 소요량 측정기준이 미비하여 에너지효율 인증 신뢰성 저하

공단은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3조 제3항 제6호 등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

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건축물에너

지인증규칙 제8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

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ISO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341)으로 산출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주요 에너지용도에 대한 1차에너지소요량의 합342)에 따라 그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기준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난방에너지소요량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소요량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소요량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소요량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소요량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kWh/㎡ㆍ연)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kWh/㎡ㆍ연)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재구성

1) 침기율 측정기준 미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현장실사 매뉴얼｣ “2.2 주거용 건축물 현장

341) 한국에서는 ECO2라는 건축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는데,
ECO2는 독일 DIN V 18599 기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국형 알고리즘으로 개발·보급(2013년~현재)

342) (난방에너지 소요량/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 소요량/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 소요량/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 소요량/조
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 소요량/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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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세부 지침”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위치(층수) 및 세대 공사현황 

등을 고려하여 침기량 측정세대를 선정하고 실내외 온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침기량 측정(Blower Door Test)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건축물의 기밀성능 기준 】

▪ 침기(또는 누기, infiltration 또는 exfiltration): 건물 외피의 균열과 의도하지 않은 개구부를 통하여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는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누출되는 것

▪ 침기량: 의도되지 않은 경로를 통하여 실내공간에 유출입되는 공기량

▪ 침기율(또는 누기율, air leakage rate): 침기량 ÷ 실체적

※ 실체적(building volume): 건물에서 난방되는 공간의 실체적의 합으로 기밀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침기량은 주거용 건물의 기밀성능(airtightness)343)을 측정하는 값으로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5대 용도 중 난방과 냉방의 1차에너지 소요량 산출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측정 세대의 높이 및 실내외 온도 차, 실내 마감 

상태 등 측정 당시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

하고 객관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이에,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년) “Ⅳ. 주요 정책과제”에서

도 기밀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로 건축물의 기밀성능 측정 및 평가가이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침기량이 에너지효율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침

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침기량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현장실사 매뉴얼｣ 등 관련 

343) 건물의 외피 전체 또는 외피를 구성하는 재료나 자재의 공기 유·출입에 저항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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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정하면서도 측정 건물 세대의 특성(위치, 실내 마감 상태 등)과 측정 당시

의 기온 등에 따라 변동되는 침기량 측정값을 고려한 ‘적정 오차범위 설정’ 등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았으나, 아직 입주 전으로 인

증 당시와 건축물 사용 양태가 동일한 ㊁㊃(서울특별시 소재 공동주택) 등 5개 건

물을 대상으로 침기량을 재측정344)해 본 결과, [별표 21] “침기량(침기율) 재측

정 결과(5개소)”와 같이 ㊁㊃의 경우 체적 114.471㎥ 가구의 침기량이 인증 당시 

측정값 593㎥/h보다 193㎥/h 적은 400㎥/h로 재측정되는 등 측정값 오차가 

10.9~32.5%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㊁㊄ 2단지 등 4개 건축물의 경우

에도 [별표 21]과 같이 당초 침기량 측정값과 최소 0.2%에서 최대 36.6%의 오차

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재측정된 침기량을 반영하여 ㊁㊃의 1차 에너지소요량을 재산출해 본 

결과, 당초 112㎾h/㎡에서 107.3㎾h/㎡으로 4.7㎾h/㎡만큼 감소(4.2%)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 침기량 측정 오차에 따라 1차에너지 소요량 값도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침기량 측정값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1차에너지  

소요량 값, 즉 에너지효율 인증 결과값(인증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2) 냉방설비로 인한 에너지소요량을 인증등급에 미반영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건축주는 에너지

효율인증 신청을 위해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

도면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이를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344) 재측정 기관: 한국부동산원(㊁㊄ 2단지, ㊁㊅ 행복1단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㊁㊆, ㊁㊃, ㊁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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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인증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주요 에너지 용도에 대한 1차에

너지 소요량의 합에 따라 부여되는데, 이 중 “냉방” 에너지 소요량의 경우 에어

컨 등 냉방설비의 유무가 측정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이번 감사기간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존에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3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냉방설비를 반

영하기 전·후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비교해 본 결과, 냉방을 제외했을 때의 1차 

에너지소요량과 냉방 설비를 포함했을 때의 1차에너지 소요량이 A건물의 경우 

89.3㎾h/㎡->100.8㎾h/㎡(12.9% 증가), B건물의 경우 158.3㎾h/㎡->186.4㎾h/㎡

(17.8% 증가), C건물의 경우 117.2㎾h/㎡->139.9㎾h/㎡(19.4%)로 증가하는 등 냉

방설비의 유무가 에너지 소요량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가구당 0.9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지속 성

장할 것으로 예측(2043년도 증가폭 최고치)되는 등 주거시설에서 에어컨은 생활필

수 가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345)이며,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건축물 구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공단은 냉방설비를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산정 및 에너지효율등급 

결정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시 냉방설비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케 하거나 건축주 등으로부터 냉방설비 설치계획 

345)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년)(국토교통부)에도 단열기준 강화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서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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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

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인증기관들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산정하면서 

실제 냉방설비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설계도면에만 없다면 냉방설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냉방설비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나 노력 없이 냉방 

용도의 1차에너지 소요량을 0으로 산정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용도의 1차에너지 소요량 산정 현황

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10월) 주거용 건물로 인증받은 

1,202건 중 1,121건(93.3%)이 냉방에 대한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지 않고 건

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에어컨 보급률 등을 고려

할 때 대부분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냉방설비 분야의 1차에너지 소요량이 과소하

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신뢰성도 확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냉방설비가 설계도면에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냉방 용도의 1차에너지 소요량 전체가 에너지 소요량 산정

에서 누락되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정 및 사후관리 미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

고, 같은 법 제19조 제3호와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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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관이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평가사가 고의·중과

실로 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346)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최근 3년 간(2020년 1월~2022년 11월)  등 4개 

민간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347)한 건물 중 1차에너

지 소요량 값이 지나치게 낮게 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㊁㊇(공동주택) 등 39개 

건물(주거용 26개, 비주거용 13개)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결정 및 사후관리

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일부 건물에서 인증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

이 변경되었는데도 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인증을 취소하지 않

고 있거나,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등급을 규정상 기준과 달리 결정한 사례를 확

인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㊁㊇ (인증기관: )

㊁㊇348)은 2022. 7. 29.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당초 (평가책임자: EO, 평

가사: EP)에서 2022. 11. 15. 1차에너지 소요량을 112.6㎾h/㎡로 산출하여 건축

물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서가 발행된 건물이다.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증서가 발급된 건물의 사후

346)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 최소 및 업
무정지를 비롯하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347) 예비인증 결과의 경우 본인증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증이 최종 완료된 본인증서 발행 건축물 기준으로 점검
348) 주소: 서울특별시 ㊁㊈구, 세대수 35세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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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요구349)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㊁㊇ 현장을 확인(2022. 12. 2.)한 결과, 효율등급 

인증서 발행일 이후 건축주가 냉방설비(천장 매립형 에어컨)를 임의로 추가 설

치350)하였는데도 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표 91]과 같이 냉방설비의 1차에너지 소요량이 당초 0㎾h/㎡에서 23.2㎾h/㎡로 

증가하여 전체 1차에너지 소요량도 당초 112.6㎾h/㎡에서 144.2㎾h/㎡로 약 

28.1%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율등급도 1+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 1차에너지 소요량 재산정 결과(㊁㊇)

(단위: ㎾h/㎡)

(인증 시) 1차에너지 소요량 (재산정) 1차에너지 소요량
등급 

변경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계

(등급)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계

(등급)

53.8 - 26.6 25.5 6.7
112.6

(1+)
54.5 23.2 26.7 31.5 8.3

144.2

(1)
O

주: 해당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방설비 반영에 따라 난방설비의 에너지 소요량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여 난방의 1차에너지 소요량도 증가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사례 2] ㊁㊂ (인증기관: )

㊁㊂351)은 2022. 6. 30.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당초 352)가 1차에너지 소

요량을 158.5㎾h/㎡로 산출하여 2등급으로 인증서가 발행(발행일: 2022. 6. 24.)된 

건물이다.

349) 인증기관도 자체 규정을 통해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운용 중에 있음. 예를 들어 ｢인증평가업무규정｣(
)“A-9 사후관리 절차”에 따르면, 인증내용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
후관리 심사 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

350) 건축주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인증기관과 협의 없이 에어컨 추가 설치하였음. 다만, 에서 
인증서 발행 시 인증의 근거나 전제되는 사실 변경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알려준 바가 없었고, 건축주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

351) 주소: 서울특별시 ㊁㊉구, 세대수: 140세대,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352) 평가책임자: EQ, 소속 평가사: ER



- 277 -

한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만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냉방설비에 해당하는 에어컨이 설치되는 경우

에는 냉방 평가 항목의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하고, 이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해 본 결과, 는 인증 신청인이 설계도서

에 냉방설비(천장 매립형 에어컨)를 반영하여 인증신청을 하였는데도 특별한 이유

도 없이 냉방설비를 누락한 채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표 92]

와 같이 냉방설비에서 발생하는 1차에너지 소요량이 인증 당시 43.3㎾h/㎡인데

도 0㎾h/㎡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2] 1차 에너지소요량 재산정 결과(㊁㊂)
(단위: ㎾h/㎡)

(인증 시) 1차 에너지소요량 (재산정) 1차 에너지소요량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계

(등급)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계

(등급)

48.3 0 31.6 71.7 6.9
158.5

(2등급)
36.2 43.3 31.6 71.7 6.9

189.7

(2등급)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외에도 ‘창호 단열성능 입력 오류(창호 열관류율이 0.953임에도 1.7로 잘못 

입력)’, ‘지붕 외피 누락(12호-49F-NE-7의 최상층 지붕 외피 누락)’, ‘차양 입력 오

류(14호-49B-NE-7, 16, 18호-49B-N-7, 20호-49B-N-7 차양+에서 G2창(5.74㎡)에 차

양장치를 적용하여 평가)’, ‘조명밀도 소수점 표현 오류(조명밀도를 소수 둘째 자리

까지 표현)’, ‘히트펌프 압축기 제어방식 입력 오류(OAC-201의 압축기에 대한 인버

터제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on/off제어로 평가해야 함에도 제어방식을 회전 수 제어로 

평가)’ 등 5개 평가 오류가 추가 확인되어, [표 92]와 같이 난방의 1차에너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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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량도 48.3㎾h/㎡에서 36.2㎾h/㎡로 12.1㎾h/㎡만큼 감소되는 등 결과적으로 1

차 에너지 소요량이 당초 158.5㎾h/㎡에서 189.7㎾h/㎡로 31.2㎾h/㎡(오차율:

19.7%)만큼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 두 사례를 포함하여, [별표 22] “에너지효율등급 재평가 결과(39개 건물)”

와 같이 ㊁㊇353) 등 23개(재평가 대상 건물의 59%)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최초 인증 당시와 다르게(오차범위: 0.1~28.1%) 산정되는 등354) 에너지효율등급

이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결정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바. 소결

‘2. 가~마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 업무와 관련하

여 평가사 활용방안 미흡, 소수 민간인증 기관으로의 인증업무 편중, 공단의 인

증업무 관리·감독 부실 및 인증 기준 미비 등의 원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

율인증 업무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 관련

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불명확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4조 및 제11조의 2

등에 제로에너지 인증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자격요건 및 평가사의 업무범위

를 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항 및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7조 제

1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353) 인증번호 : ㊂㊀
354) ㊂㊁ 등 9개 건축물의 경우 평가 과정에 오류는 확인되었으나 1차에너지 소요량 결과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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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에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4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3명 이상의 상근 인

증업무인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근 인증업무인력은 평가사,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355)으로 되어 있다.

한편, 제로에너지 인증업무에는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외에도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여부”, “BEMS 적정 설치 여부” 이상 2가지 조건을 추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려면 건축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고, BEMS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흐름도 이해” “계

측기 설치의 적정성”, “관제점 선정의 적정성”, “시운전 데이터를 통한 기능 구

현 여부”, “계통별 설비현황”, “BEMS 설치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확인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6조, 제7조, 제11조의2에 따르면, 평가사의 

업무범위로 제로에너지 인증업무가 명시되어 있고, 평가사 시험 출제범위에 ‘제

로에너지 인증 기준 이해 및 실무 적용 능력’, ‘BEMS356)의 개념’, ‘설치확인 기

준 이해 및 실무적용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로에너지 인증 기준에는 1++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사가 제로에너지 인증

355)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
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박
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
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5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
조 제15호)



- 280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2명357) 중 481명(92.1%)이 평가 인증업

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의 제로에너지 인증업무에 대

한 기대수요358)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

너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업무 수행자격자인 평가사를 제로에너지 인증업무 수행자격 요건으로 정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11조의2

에 따라 평가사의 업무범위에 제로에너지 인증업무를 포함하면서, 평가사 외에 

제로에너지 인증기관에 소속된 상근 인증업무 인력 내지 일반인이 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마치 평가사가 아니더라도 제로에너

지 인증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였다.

실제로 이번 감사기간 중 인증기관 내에서 제로에너지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자격 보유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표 93]과 같이  등 8개 인

증기관에서 제로에너지 인증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 39명 중 평가사는 6명

(15.4%)에 불과하며, 특히  등 5개 기관은 평가사가 아닌 인력만으로 제로

에너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관련 전문성이 불

확실한 기타인력359)이 평가 담당자로 지정되어 인증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25

건( 8건,  14건,  3건)이나 확인되었다.

357)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 제로에너지 인증업무 수행인력 6명
358) 실제 협회의 경우 제로에너지 인증 확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업무에 있어서 평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359)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4조 4항에 따른 상근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로에너지 인증업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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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인증기관별 제로에너지 인증업무 인력 현황(2022. 12. 5. 기준)

연번 인증기관
공공/

민간

제로에너지 

인증평가 인력
평가사

비(非) 평가사

상근인력 기타

1  민간 7명 - 7명 -

2  민간 4명 2명 1명 1명

3  민간 6명 1명 3명 2명

4  민간 4명 - 3명 1명

5 한국부동산원 공공 4명 3명 1명 -

6 국토안전관리원 공공 5명 - 5명 -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공 5명 - 3명 2명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4명 - 3명 1명

합 계 39명 6명 26명 7명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제로에너지 인증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와 공인 자격이 없는 직원

이 평가·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다.

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후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점검 미흡 

1) 에너지자립률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점검 미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2 및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12조 제1

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인증기준

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인증의 3가지 요건은 ① 에

너지효율등급 1++ 이상, ②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③ BEMS 설치로 되어 있

고, 이 3가지 인증 기준 중 ‘에너지자립률’은 아래와 같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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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립률 산정식 】

▪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 100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연)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보정계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
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15% 미만 15% 이상~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연) =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주: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전력 2.75, 연료 1.1, 지역난방 0.728, 지역냉방 0.937(｢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 운영규정｣ [별표 3])

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별표1의 2]

그리고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가이드｣360)(2021년 6월, 공단) “제2부

-2.1. 핵심요구사항”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해 건물의 에

너지 소비량361)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에너지자립

률 산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가이드 “제3부-2.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기획·설계”에는 인증 당시 도면 기준의 에너지자립률(이하 “인증 에너지

자립률”이라 한다)과는 별개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에너지자립률362)(이하 “운영 

에너지자립률”이라 한다)를 산정363)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64)(2021년, 관계부처 합

360)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의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가이드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기준을 정의하고,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절차와 방
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건물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이드(제1부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가이드 개요)

361) 에너지소요량(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에 건축물의 대지 내와 대지 외에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 필요한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더한 에너지양(｢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공단) 제3조)

36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외에 전열, 수송, 취사, 급수 등 건물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 반영
36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변동) ÷ 에너지소비량(변동)
364) 2030 NDC는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세계 주요국은 기준연도 대비 탄소중립연도(2050년)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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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문별 세부 감축내역”에 따르면, 건물 부문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

화를 통해 2030년까지 2.7백만 톤, BEMS 보급 확대를 통해 0.2백만 톤의 온실

가스 감축이 목표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자립률 계획(목

표)의 의미를 가지는 인증 에너지자립률과 이 같은 목표의 달성 정도에 해당하

는 운영 에너지자립률 간 관계365)에서 ‘운영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에너지자립

률’에 최대한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366)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 업무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또는 높이 제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건축주 입장에

서는 인증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

지·관리되도록, 다시 말해 구체적인 에너지자립률 산정기준(산정식) 및 유지기준

과 (건축주의)관리의무를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건축주가 유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법령상 제

재조치를 둠으로써 제로에너지 인증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 

건물 유지·보수 담당자가 운영 에너지자립률을 관리하는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유지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단은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이 당초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점검을 하

365) 자동차의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 관계와 유사
366) 현재 공단이 제로에너지 인증 시 적용하는 에너지 사용의 범위는 5대 용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건

축물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별로도 에
너지 사용량과 그 방식이 다양하므로 ‘인증 에너지자립률’과 ‘운영 에너지자립률’을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284 -

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운영 에너지자립률이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공단 신사옥 등 9개 건축물367)에 설치된 BEMS를 통해 확인368)해 본 결과, ㊂㊂
개발원과 ㊂㊃의 경우 BEMS 고장으로 운영 에너지자립률 산정 자체가 불가능

하였고, 공단 사옥과 ㊂㊄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BEMS를 운영하면서도 

운영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㊂㊅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운영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고는 있으나, 그 산정과정에서 법령(｢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상 에너지자립률의 개념과 다르게 신·재생에

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을 차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

지도 않은 연료전지의 에너지생산량과 소비량을 반영하여 운영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4] ㊂㊅구립도서관 BEMS 에너지자립률 산정식

【 현재 BEMS에 입력된 에너지자립률 계산식 】 【 적정 에너지자립률 계산식 】

태양광 발전량×2.75 + 연료전지 발전량×2.75
+ 연료전지 생산열량

태양광 발전량×2.75 + 지열 발전량(열) -
지열 생산에 사용된 소비량(전기)×2.75 -
지열 생산에 사용된 소비량(가스)×1.1

전력소비량×2.75 + 가스소비량×1.1
+ 태양광소비량×2.75 + 연료전지

발전소비량×2.75 + 연료전지 생산소비열량

전력소비량×2.75 + 가스 소비량×1.1 +
태양광 발전량×2.75 + 지열 발전량(열) -
지열 생산에 사용된 소비량(전기)×2.75 -
지열 생산에 사용된 소비량(가스)×1.1

자료: ㊂㊅구립도서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감사기간 중 에너지자립률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공단 신

사옥 등 12개 건물369)의 에너지 ‘운영 에너지자립률’과 ‘인증 에너지자립률’ 간의 

367) 공단 신사옥, ㊂㊆박물관, ㊂㊂개발원, ㊂㊇문화관, 국토연구원 ㊂㊈, 한국전력공사 ㊂㊉지사, ㊂㊅구립도서관,
㊂㊄2동 행정복지센터, ㊂㊃

368) 2022. 10. 26.~10. 28.(3일간) 감사원, 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현장확인
369) 공단이 인증한 건축물 92개 중 최근 2년간 운영 에너지자립률을 정상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물 12개를 대

상으로 자립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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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표 94]와 같이 공단 신사옥의 경우 인증 당시 자립률

은 20.12%였으나 실제 운영 에너지자립률은 2021년 기준 8.03%, 2022년(10월 기

준) 6.34%에 불과해 인증 당시 자립률보다 12.09~13.78%p만큼 낮은 것으로 나

타나는 등 8개 건물370)이 인증 당시 자립률보다 운영자립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개 건물 중 공단 신사옥 등 5개 건물371)은 제로에너지인증 최

소 자립률인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2)

[표 94] ‘인증 에너지자립률’과 ‘운영 에너지자립률’ 차이

주: 1. 2022년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의 에너지 생산량 및 소요량 기준으로 작성 

    2. ‘인증 에너지자립률’은 냉방·난방·급탕·환기·조명 5대 용도의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운영 

에너지자립률’은 위 5대 용도 외에 다른 항목(승강기 등)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373)

자료: 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BEMS 관리방안 마련 미흡 

370) 공단 신사옥, ㊃㊂, ㊃㊃, 한국전력공사 ㊃㊄지사, ㊃㊆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㊂㊉지사, ㊃㊇면 주민자
치센터, ㊃㊉읍사무소

371) 공단 신사옥, ㊃㊂, ㊃㊃, 한국전력공사 ㊃㊄지사, 한국전력공사 ㊂㊉지사
372) ㊃㊅, ㊃㊈학생야영장의 경우에는 인증 에너지자립률보다 높은 자립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울㊃㊀센터와 

㊃㊁의 경우 인증 에너지자립률보다 높은 자립률을 유지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낮은 자립률을 유지하기도 하
였음

373) 공단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이상 5대 용도에 한정해서 인증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고 있는데, ｢건축
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1의 2] 및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8조 등 제
로에너지 인증 기준 관련한 규정에는 특정 용도에 한정해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같이 5대 용도(난방, 냉장, 급탕, 조명, 환기)에만 한정해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고 있음

연

번

인증

연도
인증 건축물

인증

등급

인증 에너지

자립률

운영 에너지자립률

2021년 2022년
인증 에너지 

자립률 대비

1 2018 서울㊃㊀센터 3 60.37% 64.31% 59.80% 증가, 감소

2 2019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 5 20.12% 7.89% 6.34% 감소

3 2019 ㊃㊁ 3 71.24% 51.24% 78.20% 감소, 증가

4 2019 ㊃㊂ 5 23.37% 12.63% 14.77% 감소

5 2020 ㊃㊃ 5 29.43% 18.46% 16.62% 감소

6 2020 한국전력공사 ㊃㊄지사 5 23.97% 5.94% 6.71% 감소

7 2020 ㊃㊅ 3 78.42% 99.28% 99.59% 증가

8 2020 ㊃㊆국립공원사무소 2 81.02% 42.61% 35.19% 감소

9 2020 한국전력공사 ㊂㊉지사 3 61.67% 17.92% 18.13% 감소

10 2021 ㊃㊇면 주민자치센터 2 81.65% 44.36% 45.06% 감소

11 2021 ㊃㊈학생야영장 5 25.41% 47.35% 51.90% 증가

12 2021 ㊃㊉읍사무소 1 122.5% 39.18% 51.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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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 1)항’과 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BEMS를 의무

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에너지자립률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는 BEM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한편, 인증기관이 제로에너지 인증 평가 시 작성하고 있는 ‘BEMS 필수기능

현황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BEMS는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등 9개374) 항목을 

필수적으로 구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건축주 등 건물관리자가 

BEMS를 필수기능 확인서의 기능대로 유지·관리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단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BEMS가 적정하게 관리되

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공단이 제로에너지 인증(본인증)한 ㊂㊃ 등 92개 건

축물을 대상으로 BEMS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의 문제가 확인되었다.375)

374)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사, 데이터 조회,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에너지 소비예측,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375) 이번 감사기간 중 BEMS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실제 BEMS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자들도 BEMS 이해 부족 등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예를 들어 (㊂㊇문화관의 경우) 시설관리관이 변경되었을 때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특히 에너
지자립률 관리를 위해 공단에서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 지침 보급의 필요성 존재.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요건
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인증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시스템 
관리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㊂㊄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담당자가 시스템에 관한 전문지
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BEMS 설치업체에 연락하여도 출장일정을 
조율해서 현장확인하고 문제가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BEMS 시
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또한 BEMS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과값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움. 향후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었으
며, (㊂㊅구립도서관의 경우) 인사이동, 시스템 이해 저조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BEMS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문자 알림이나 연락이 없
어 즉각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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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BEMS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 운영도 불확실한 경우

[별표 23] “BEMS 운영실태 조사 결과(54개소)”와 같이 ㊄㊀ 중앙도서관의 

경우 준공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무상지원으로 BEMS를 설

치하였으나 2021. 12. 31.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BEMS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

고 있으며, 주식회사  사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불가능(사유: BEMS 설치 

업체 사정으로 A/S 불가)한 상황에서 2022년 9월경부터 BEMS를 사용하지 못하

는 등 5개 건물376)은 BEMS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BEMS 운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377)되었다.

[유형 2] BEMS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표 23]과 같이 ㊂㊃, ㊂㊂개발원처럼 BEMS 시스템 고장으로 데이터 수

집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㊄㊁센터처럼 랜섬웨어 감염으로 BEMS 운영이 중지

되어 있는 등 5개 건물378)이 일시적으로 BEMS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 3] 데이터 수집 오류 및 필수 기능 구현이 미흡한 경우

[별표 23]과 같이 서울㊃㊀센터의 경우, 에너지소비예측 및 에너지비용분석 

기능 미구현 등 BEMS 필수 구현 사항 9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일부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㊄㊂초등학교 교사동 등 7개 건물379)의 경우 

BEMS 시스템 전원을 차단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376) ㊄㊀중앙도서관,  사옥, ㊄㊃어울림센터, ㊄㊄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㊄㊅동  사옥
377) 더욱이  사옥과 ㊄㊅동  사옥의 경우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용적률 완화(사옥 7.62%, ㊄㊅동 

 11%)로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BEMS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로에
너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378) ㊂㊃, ㊄㊁센터, ㊄㊆초등학교, ㊂㊂개발원, ㊄㊇ 복합 업무동 
379) ㊄㊂초등학교 교사동, ㊄㊈중학교 병설유치원, ㊄㊉고등학교 융복합 실습관, ㊅㊀본부 어린이집, ㊅㊁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㊅㊂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㊅㊃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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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건물380)에서 BEMS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구현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1) ‘2. 가항’ 관련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 관련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2. 나항’ 관련

공단은 현재는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무교육을 대행시키고 있으

나, 앞으로는 공단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향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사가 에너지효율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2. 다항’ 관련

공단은 현장실사 시 평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도록 인증기관에 

안내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2. 라. 1)항’ 관련

공단은 침기량 측정 시 다양한 변이요인(측정시기, 기온, 기상여건 등)에 대한 

380) 서울㊃㊀센터, 공단 신사옥, ㊃㊃, ㊅㊄도서관, ㊅㊅어린이집, ㊅㊆, ㊅㊇도서관, ㊂㊆홍보관, ㊅㊈어울림센터,
한국도로공사 ㊅㊉본부, ㊆㊀어린이청소년도서관, ㊆㊁도서관, ㊆㊂도서관, ㊅㊉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㊆㊃초
등학교, ㊂㊄2동 행정복지센터, ㊆㊄도서관, ㊆㊅초등학교, ㊄㊈중학교 병설유치원, ㊆㊆유치원, ㊄㊉고등학교 
융복합 실습관, ㊅㊀본부 어린이집, ㊆㊇중학교 별관동, ㊅㊁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㊆㊈ 유치원, ㊆
㊉초등학교 다목적관, ㊇㊀어울림센터, ㊇㊁읍사무소, ㊅㊂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㊇㊂도서관, ㊇㊃초
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㊇㊄중학교 체욱관 및 급식실, ㊇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㊇㊆초등학교 다목적체육
관 및 급식실, ㊇㊇초등학교, ㊇㊈초등학교 및 유치원, ㊃㊉읍사무소, ㊇㊉지구 패시브하우스, ㊈㊀초등학교,
㊈㊁유치원, ㊅㊃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㊈㊂초등학교, ㊈㊃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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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제시 및 방법 표준화 등을 통해 침기량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2. 라. 2)항’ 관련

공단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시 설계도면 등 도서에 포함되

지 않은 냉방설비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며, 향후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냉방설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6) ‘2. 마항’ 관련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에너지효율등급이 변경된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제20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의 

필요성을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적합한 처분을 하겠으며,

설계도면에 반영된 냉방설비를 누락한 채 인증평가를 하는 등 인증업무를 부실

하게 수행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적정조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적합한 처분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7) ‘3. 가항’ 관련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 법령에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업무의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 수행인력의 자격조건에 대하여는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

면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수행인력의 자격과 조건을 명확히 법령

에 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8) ‘3. 나. 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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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감사원 지적 내용을 수용하면서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에서 인증 

당시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과 실제 건축물의 운영 에너지자립률간의 차이를 줄

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공단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에너지소비

량 등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작, 관리자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현재 평가하고 있는 5대 에너지 외에 승강기 등 신규 항목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인증 에너지자립률’과 ‘운영 에너지자립률’ 간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9) ‘3. 나. 2)항’ 관련

공단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이후에도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BEMS 설비 유지·관리 가이드 제공, 교육기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BEMS 운영 불가로 인해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㊄㊀ 중앙도

서관(인증번호: ㊈㊄), 주식회사  사옥(인증번호: ㊈㊅), ㊄㊃어울림센터(인증

번호: ㊈㊆), ㊄㊄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인증번호: ㊈㊇), ㊄㊅동  사옥(인증번

호: ㊈㊈)등 5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운영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① (‘2. 가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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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등에 자격증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2. 마항’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인증 당시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 사실이 변경(냉방설비 추가)된 건축물 

㊁㊇(공동주택, 인증번호: ㊂㊀)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취소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㊁㊂(인증번호: ㊈㊉)에 대하여는 건축물에너

지효율등급 인증 시 냉방설비를 누락한 채 에너지효율등급을 산정하는 등 중대

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하여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3. 가항’과 관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업무 수행에 있어 건축

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④ (‘3. 나. 1)항’과 관련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의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후 에너지 자립률 유지 기

준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에너지자립률’과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산정되는 운영 기준의 에너지

자립률’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

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 292 -

① (‘2. 나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교육 과정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운영하

지 않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2. 다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본인증 현장실사 

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현장실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 등 8개 

인증기관381)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2. 라. 1)항’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침

기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시기, 기온, 기상여건 등 외부 변수 요인에 대

한 관리방안 마련 등 침기량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④ (‘2. 라. 2)항’과 관련하여) 냉방설비가 사전에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는 주

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냉방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에너지효

율등급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신뢰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⑤ (‘3. 나. 1)항’과 관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가 에너지자립률을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⑥ (‘3. 나. 2)항’과 관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를 인증 기준에 

381) , , ,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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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 사실

이 변경(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미운용)된 ㊄㊀ 중앙도

서관(인증번호: ㊈㊄), 주식회사  사옥(인증번호: ㊈㊅), ㊄㊃어울림센터(인증

번호: ㊈㊆), ㊄㊄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인증번호: ㊈㊇), ㊄㊅동  사옥(인증번

호: ㊈㊈) 등 5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소 등을 검토하는 방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